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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도 무색케 하는 검찰의 무죄 구형은 부당하다. 

공소유지권한을 검사에게 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2009. 6. 26. 쌍용자동차 평택공

장에서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을 요

구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권영국 변호사를 물리력을 사용하여 공무집행 방

해 혐의로 체포하였다. 정당한 변호인의 접견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체포

해 버린 경찰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다. 이에 민변은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

한 경찰관에 대하여 고소․고발하였으나, 검사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검사의 불법․부당한 불기소처분은 민변의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번복되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변호사를 체

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사를 체포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접견교통

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판시하면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인

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데에 있다. 즉 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권력을 가진 

자, 돈이 많은 자, 친분이 있는 자들을 봐주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내리

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제3의 독립기관인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불

기소처분에 대한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

고, 이러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잘못된 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검사는 불법체포를 감행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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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도 없이 무죄를 구형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무색

해졌고, 재정신청제도에서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현행 제도의 폐해가 

또다시 여실하게 드러났다. 검사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떼를 써서 공소유지 

권한을 가져갔는데 법원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를 보니, ‘국

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란 말은 형용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처럼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가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정신청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바, 재정신청사건에서 검사

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

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공

익의 수호자’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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